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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불가피
러시아 비준으로 3-4개월 안에 발효 … 국내산업 파장 최소화 시급

러시아의 비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서둘러야 하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5일 교토의정서 비준서에 서명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2005년 2-3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의정서가 발효

되더라도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

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발효 후 다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

축 압력을 거세게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 규

모 역시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태여서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고수

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재개되고 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2013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한국이 기여해야 함을 시사하며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한국의 경제개발 기간이 짧아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수

준의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차별적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2위, 5위인 중국과 인디아의 형평성을 들어 배출감축 의무를 최소화할 방

침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급한 만큼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되 국제협상에서는 배출감축 의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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